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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원자력정치학이다

정치는 정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정치적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힘을 내는 원자력은 좋은 정치의 주제가 된다. 원자력 정치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현 정부의 탈핵 정치다. 더 들어가 보면 1945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원폭 투하와 그 전후에 있었던 열강들의 
핵 개발, 1994년 미북이 맺은 제네바 합의,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개되는 북한의 핵개발 등도 있다.

한국 원자력계는 배가 불렀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콧대 놓게 발전해왔기에 정치에 주목하지 
않았다. 정치는 매우 교묘한 분야인데,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반작용으로 지금 
탈핵정치에 직면했다. 상대는 정치로 나오는데, 원자력계는 공학으로 대응한다. 전쟁이라면 공학이 정치를 
이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데에서는 정치가 공학을 지배한다. 5대 핵보유국과 북한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한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 된 것도 정치 지도자 덕분인 것을 안다면 평시의 
정치는 원자력 공학을 이긴다.

정치 분위기가 바뀌어 탈핵정치가 시작됐는데, 원자력계는 여전히 정치보다는 공학적으로 대응을 한다. 
공학적인 대응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기 어렵다. 원자력은 다른 공학과 달리 차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갖고 있어 정치화하기 좋은 공학이었는데, 원자력계 인사들은 행정부에 진출하지 못했다. 우주와 원자력계 
인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력이 됐어야 하는데, 그곳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인문사회계열 출신의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학제간 연구를 중시하는 융합의 세상이다. 이제 원자력계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배출해야 한다. 군인 출신 
정치인이 나오듯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연예인도 만들고 언론에도 진출시켜야 
한다. 아니면 원자력 공학계는 주변은 잡아당겨야 한다. 정치인과 예술인, 기자를 만나 즐거운 원자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원자력은 공학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원자력 정치학으로 나가야 한다.

원자력은 이제 상당히 발전했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민영화로 가야 한다. 한수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으로 원자력연구원은 자생력 있는 민간 연구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 
현정부가 던져준 화두는 이것이다. 탈핵정치에 싸우면서 정치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정치를 끌고가는 
원자력이 되려면 원자력은 완전 경쟁을 요구하는 민영화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원자력을 정치화하는 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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